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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적 위기만을 의미하지 않으

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지

고 있다. 국제 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Deloitte)는 

2022년에 ≪Turning Point: A Global Summary≫

(Philip, Ibrahim and Hodges 2022) 보고서를 발간

하면서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세계경제는 2070년

까지 178조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각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2021)

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2009~2018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194명의 인명피해와 2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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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coal phase-out policy, specific regions may experience significant impacts on their industrial bases, 

leading to various socio-economic damages such as population decline, reduced consumption, and fiscal 

deterioration. Moreover, these shocks can propagate to other regions, widening disparities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analyzes the indirect damage experienced by other regions when a specific region incurs direct 

impacts from the coal phase-out policy and examines the resulting changes in regional disparities.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al phase-out policy exacerbates regional disparities. Notably, the 

damage experienced in regions with population decline is more severe than in other regions, confirming the 

presence of a double gap effect. Inter-regional disparities are identified as a key factor, suggesting that in 

South Korea, where economic activities take place at the metropolitan level, the economic impacts on a specific 

region can escalate into broader issues affecting the entire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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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현재의 배출 상태가 유지될 경우 2100년까지 국내총

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약 4.25%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채여라, 

김용지, 김대수 2020, 13).

이러한 상황을 예견한 듯이 신(新) 기후체제의 시

작을 알리는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

화 이전 대비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1.5℃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

고하였다(2050탄소중립위원회 2021, 138). 또한, 이

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국가별로 설정한 

발전 원칙 또는 비전이라 볼 수 있는 장기저탄소발전

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중기 이행계획의 역할을 하는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제출하도록 규

정하였다(환경부 2022, 20-29).1) 이에 따라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국이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한 상태이다(환경부 2022, 66).

우리 정부에서 설정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脫)석탄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는 산업계

의 부담 증가, 일자리의 축소와 실업, 지역사회의 쇠

퇴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물론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전환(just transition)2)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산업

과 노동자의 피해에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지역 차원

의 접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탈석탄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피해는 그 

지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모든 지역은 하나 

혹은 몇 개의 하위 경제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 지역의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다른 지역의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지역마다 

발전 과정에서 고착화된 고유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경제전환에 따른 영향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국토나 경제공간의 재구조화를 초래하며, 

그 결과 지역격차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최근에 

학계에서 회자되는 다양한 논의를 고려했을 때 이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Bridge, Bouzarovski, Bradshaw and Eyre 2013; 

Balta-Ozkan, Watson and Mocca 2015; Moodie, 

Tapia, Löfving and Gassen et al. 2021; Garvey, 

Norman, Büchs and Barrett 2022).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탈석탄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격차가 더욱 심화되는지, 아니면 오히

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의의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실

증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은 한계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쇠퇴와 직결되는 주제답게 세부적인 지

역 단위의 연구가 필요하나, 그 정도 단위의 정책적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이 존재하

지 않았다는 데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나 광역권 단위로 접근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탈석탄 정책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

른 지역격차 변화를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공정전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책

1) 국가결정기여가 단기(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한다면,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의 장기전략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김민주 2020, 56-58). 각 당사자는 국가결정기여를 준비할 때 주어진 여건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되, 
차기 국가결정기여는 현재보다 진전된 수준을 나타내도록 해야 함(김민주 2020, 56). 

2) ‘just transition’은 연구자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으로 번역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법적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정전환’으로 
통일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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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안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내 산업･노동자의 피

해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공정전환 논의를 지역 간의 

문제로 확대한 것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

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굳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그동안 탈석탄 정책의 부작용으로 

지역격차 문제를 다룬 적이 없었기에 기존의 공정전

환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정

책이나 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검토하는 작업

은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관련 논의

1. 탈(脫)석탄 정책의 역설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탈석탄을 필수적인 과정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1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당사국총회(COP23)를 통해 탈석탄동맹

(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이 출범하면

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효은 2021, 189). 이후 2021년 11월에 영국 글래

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이

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phase down)하고,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을 단계적으로 폐지(phase out)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승준 2021, 17; 환경부 2022, 58).

우리 정부도 2020년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을 발표하면서 2034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지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0, 40-41). 하지만, 이러한 목표

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3) 따라서 2023년에 발

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그 규모를 

일부 축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2025년부터 

2036년까지 28기나 추가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산

업통상자원부 2023, 35). 이들은 모두 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LNG)발전으로 전환될 계획

인데, 이 중에서 보령, 하동, 삼천포화력을 제외한 나

머지 발전소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권

우현 2023, 12).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는 소재지 인근 산업단지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기여하여 지역 발전

을 견인했다(산업통상자원부 2021a, 4). 게다가 플랜

트 설계 관련 엔지니어링과 장비조달･건설･운영･유

지보수 등에서 다양한 산업과 업체도 연계되어 있어 

이들이 폐쇄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으로 알려져 있다(디트NEWS24 2022). 더군다나 지

역의 기반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되면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될 뿐 아니라, 거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

게 되면서 쇠퇴나 황폐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구형수 

2023, 35). 발전사업자가 해당 지역에 납부하는 지역

자원시설세4)도 줄어들 수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감소, 기존 송배전 인프라의 유휴화 등의 

문제도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디트NEWS24 2022). 

이 외에도 LNG발전으로의 전환 비용, 대체산업 발굴 

3) 정부의 급진적인 발전수단 전환정책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저해하여 국가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이민기, 김홍배 
2018, 68). 석탄화력발전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액화천연가스의 경우 석유와 마찬가지로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요인에 따라 전력수
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도 지역 및 자연환경의 제약으로 막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임(이민기, 김홍배 2018, 68). 

4)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
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함(지방세법. 2023. 법률 제19860호[12월 29일 일부개정]. 제141조).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화력발전 사업자가 납세지에 해당하는 발전소 소재지에 지역자원시설세(특정시설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지방세법. 2023. 
법률 제19860호[12월 29일 일부개정].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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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환 비용, 지역주민의 소득 감소, 일자리 전환을 

위한 비용 등 관련 분야에 걸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권우현 2023, 12).

이미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노후 석탄발전화력

소 10기(서천 1･2호기, 영동 1･2호기,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를 폐지(2021년 12월 

31일 기준)한 바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21b). 물론 

아직까지 가동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이 남아 있

어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가적으로 석

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이 우리

나라 전력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적

절한 대체 에너지원을 마련하지 못 할 경우 전기요금

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에너지 빈곤층(혹은 취약계층)이 폭염이

나 한파에 대처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에너지 

다(多)소비 업종도 생산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특히, 전력은 제조업의 생산 활동에 필수

적인 투입요소 중 하나이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뒷받침되

어야 한다(임재규, 김종익 2014, 351). 현재 우리나

라에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나(길은선, 

이슬기, 임미라 2021, 57),5) 앞으로 폐쇄되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늘어난다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종

(화학, 전자장비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음식료업, 

자동차제조업, 정유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

심으로 적지 않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장소 기반 공정전환 정책의 주류화

그동안 탈석탄이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움직

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공정전환 논의에

서도 일부 다루었던 문제이다. 공정전환이란 ‘노동자

와 사회에 유해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과 일자

리를 지속가능한 산업과 더 좋은 일자리로 전환할 때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함’을 의미한다(김

현우 2014, 28). 이는 원래 환경오염에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복원하는 수단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직･간접

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계 보장

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면서 환경과 사회 문제를 결

합하는 포괄적인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논의

는 2000년대 들어 기후정의(climate justice) 문제와 

결부되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합의문과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전문에까지 포함되었다(김현

우 2022, 39; 권우현 2023, 10-11).

최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장소 

기반 공정전환(place-based just transition) 정책

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Topaloglou, Petrakos, 

Anagnostou and Cupcea(2019)와 Topaloglou(2021)

는 서부 마케도니아 지역의 공간정의(spatial justice) 

및 장소 기반 전략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Iotzov and Gauk(2020)는 지역마다 기존 산업에 대

한 의존도가 다르기 때문에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시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의 수준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Moodie, Tapia, Löfving 

and Gassen et al.(2021)은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보다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장소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Nowakowska, Rzeńca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기 이전에는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기준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2021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된 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만 사용하고 있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9. 법률 제16646호[11월 26일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1. 법률 제18469호[9월 24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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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bol(2021)은 장소 기반 정책이 공정전환메커

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JTM)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석탄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성

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는 

대부분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공간적 특수

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노동자(사람)의 실업 문

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으며(김현우 2014; 

한빛나라, 김윤성, 문효동, 김지은 2020; 김현우, 하

바라 2021; 여형범 2021; 정흥준, 김주희, 채준호 

2021; 한빛나라 2021; 김현우 2022; 이상림, 정성삼, 

허예진 2022; 권우현 2023), 장소 기반의 접근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한 지역의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다른 지역의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쳐 국토

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며, 이는 지역격차

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한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지역은 성장에 최적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기 위해 노

력하는데, 이는 비교우위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지

역 간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김수이, 조경엽, 노

동운 2010, 30). 따라서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으로 그 효과가 파급되고, 이는 

다시 해당 지역으로 역류되는 순환적 파급효과를 유

발한다(김수이, 조경엽, 노동운 2010, 30). 일례로 정

부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석

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면 지역 간 산업 연계구조에 

따라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경제에도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3. 전환 과정에서의 이중격차 효과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 혹은 파급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경제전환(economic transition) 과정에서 발전

지역과 저발전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이중

격차 효과(double gap effect)를 도식화한 것이다. 여

기서 수도권을 발전지역, 비수도권을 저발전지역이라

고 가정할 경우 2015년(t) 전후로 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의 역

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후부터 둘 사이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전환에 따른 충격이 발전지역보다 저발전지역에

서 더 크게 나타난다면, 이는 국토 발전의 불균형을 

확대하는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주: t(2010년)부터 t(2020년)까지의 추세선은 수도권(발전지역)과 비수도권(비발전지역)의 지역내총생산 변화(머니투데이 2022)를 나타낸 것임.

그림 1 경제전환에 따른 이중격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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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외 학계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공

간적 차별화 혹은 불균등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Bridge, Bouzarovski, Bradshaw and 

Eyre 2013; Balta-Ozkan, Watson and Mocca 

2015; Moodie, Tapia, Löfving and Gassen et al. 

2021; Garvey, Norman, Büchs and Barrett 2022). 

심지어 우리와 문제의식을 일부 공유하는 연구도 있다. 

Moodie, Tapia, Löfving and Gassen et al.(2021)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도시지역 이주 등 사회 발전 스트레스(stress) 요인으

로 인해 전환에 따른 산업 쇠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arvey, Norman, 

Büchs and Barrett(2022)은 특정 공동체와 지역의 

경우 이미 탈산업화로 인한 박탈에 직면해 있으며, 

이처럼 출발 자체가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 정

책이 시행될 경우 이중박탈(double deprivation)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도 

지역 간 산업 연계구조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이중격

차 효과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남아 있다. 만약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장소 기반의 공정전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새로

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탈석탄 경제로의 전환

에 따른 파급효과가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토 전체 차원에서 불

균형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 상태의 지역격차 수준을 대조군으로, 

탈석탄 정책을 시행할 때 나타나는 지역격차 수준을 

실험군으로 설정하고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만약 그 값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앞서 설명한 이중격차 효과가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분석 모형 및 자료

1. 분석 과정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째는 정책적 충격에 대한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를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로 인한 격차 수준의 

변화를 수치화하는 것이다. 

우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투입

산출(Input-Output: IO)모형,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모형, 연산일반균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모형 등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될 수 있다. 이 중에서 투입산

출모형과 사회계정행렬모형은 ‘다른 모든 것이 일정

하다’고 가정하고 특정 시장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

는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6)에 

해당하는 반면에 연산일반균형모형은 상호 연관된 

모든 시장의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는 일반균형분석

(general equilibrium analysis)7)에 해당한다(신동천, 

최세균 2001;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2005, 474; 김시백 

2010, 20-21). 

하지만,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생산 과정의 

공간적 분업에 따라 모든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

6) 부분균형분석에서는 다른 시장으로부터 영향이 들어오는 것만을 고려할 뿐, 그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되돌아 나가는 것은 고려하지 않아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2005, 474). 

7) 연산일반균형모형을 구성하는 경제주체에는 부문별 재화의 공급을 담당하는 기업, 노동을 기업에 제공하고 소비를 담당하는 가계, 공공투자 및 
지출을 관리하는 정부와 해외 부문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업(생산자)과 가계(소비자)는 완전경쟁시장 내에서 각각 이윤과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움직이며 재화 간의 상대적인 가격이 실물시장 내에서 변하면서 노동과 재화시장의 초과수요를 없애고 각 부문의 자원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함(김의준 1992, 83; 1997,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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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그 결과 한 지역의 경제적 충격은 다른 

지역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

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 일부 선행연구

에서는 광역권 단위의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김충실, 

이상호, 정기호, 하인봉 2009; 김수이, 조경엽, 노동운 

2010; 김재현, 정기호 2011; 조경엽, 김영덕 2013). 

하지만, 이러한 분석으로는 자치분권이 강조되고 있

는 오늘날의 정책 현실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더 나아가 이는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할 수 있는 공간연산일반균형(Spati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SCGE)모형을 활용했다.9)

다음으로, 지역격차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불평

등 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는 변

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타일계수(Theil 

Coefficient),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처럼 단순

히 통계적 방법을 구사하여 상대적 격차를 표현하는 

실증척도나 앳킨슨지수(Atkinson Index)처럼 사회

적 후생이라는 규범적 개념에 의거하여 격차를 측정

하는 규범척도가 활용될 수 있다(여유진, 김미곤, 김

태완, 양시현 외 2005, 91). 본 연구와 유사하게 온실

가스 감축정책의 지역격차 유발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김재현, 정기호 2011; 김성균, 이지웅 2014)에

서는 그 효과를 나타내는 척도로 변이계수, 타일계수, 

지니계수 등의 실증척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본 연구는 권역 내 격차와 권역 간 격차로 

이원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지니계수를 선택하였다. 

이는 광역권 단위로 분석한 기존 연구의 장점을 살리

면서 동시에 생태학적 오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물론 타일계수와 같은 엔트로피 계열

의 척도도 하위집단별 분해10)가 가능하나, 지니계수

가 방법론적으로 더 우월함을 증명한 사례(Mussard, 

Terraza and Seyte 2003; Nembua 2006)가 있다. 

무엇보다 엔트로피 계열의 척도는 분산이나 분포 형

태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하위집단 분포의 평균에

만 의존하여 권역 간의 격차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Costa and Michelini 1999, 9).

끝으로, 지역 간 발전 수준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

해서는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이란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포괄하는 종합적 현상을 말한다(박성복 1997, 168). 

여기서 지역의 양적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지역

내총생산’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질적 변화의 경

우 각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구성원들의 가치 판단에 

따라 좌우되므로 이를 통해 지역 간 발전 수준을 비교

하는 것은 쉽지 않다.11) 결국 지역 간 질적 변화 수준

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를 나타내는 지표 역시 일관

8)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 수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인 수준의 특성을 추론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말하며, 공간 단위 설정의 적절성(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MAUP)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일례로 광역자치단체는 여러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특성
과 조건을 가짐.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소 기반의 공정전환 정책(예: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을 시행하는 경우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고려하
여 최대한 정책 시행에 적합한 공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9) 이는 일반적인 연산일반균형모형보다 분석의 공간 단위를 세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님. 하지만, 단일 지역 내 생산 활동을 여러 부문의 
산업으로 분류하는 연산일반균형모형과 달리 자료 및 계산상의 문제로 다수 지역 내 단일의 생산 활동을 설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김의준, 이호준, 
진동영, 김별아 외 2020, 16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격차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공간연산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함. 

10) 타일계수는 그 목적에 따라 하위집단 혹은 소득원천별로 분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Muszyńska and Wędrowska(2018)을 
참조하기 바람. 

11)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지역)도 존재하기 마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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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준에 의해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연산일반균형

모형에서 최종수요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는 가계 소

비 측면의 ‘효용’을 질적 변화의 대리지표로 활용하였

다. 비록 특정 소비량에 대한 효용은 수치적으로 표현

되기는 하나, 이 소비량이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질적 변수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12)

2. 공간연산일반균형모형 

공간연산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의준, 이호준, 진동영, 김별아 외(2020), 김의준, 

김별아, 윤동근(2021), Kim, Jin, Lee and Jiang 

(2022)이 있다. 이들은 각각 지진과 코로나19의 경제

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우

리는 해당 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김의준, 이호준, 

12) 모델링을 위해서는 주관적인 선호와 만족도를 나타내는 ‘효용’마저도 양적 변수로 다루어야 함. 하지만, 효용은 개인의 선호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다른 선택과 비교할 때 의미가 있음. 따라서 절대적인 수치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단위도 존재하지 않음. 무엇보다 효용의 변화는 
소비자의 경험이나 감정과 관련된 질적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

생산
(공급)

생산량 ln
  

  



 ∙ ln
  

  




∙

 <식 1>

중간수요 
  ∙ ∙

 <식 2>

부가가치 ln
  ln

 ∙


∙
 <식 3>

노동수요 
  ∙ ∙

 <식 4>

자본(스톡)수요    ∙ ∙  <식 5>

부가가치 가격 
  ∙

 
  



 ∙
 <식 6>

국내총생산   
  



 <식 7>

소비
(수요)

효용 ln
  

  



 ∙ ln
 <식 8>

최종수요 
  ∙ ∙

 <식 9>

가격
(시장균형)

노동시장 균형   
  



 <식 10>

자본시장 균형   
  



 <식 11>

재화시장 균형 
 

  






 <식 12>

물가지수   
  



 ∙ <식 13>

 : 생산  : 중간수요

 : 부가가치  : 생산자 가격

 : 총요소생산성  : 노동수요

 : 자본스톡  : 부가가치 가격

 : 임금  : 자본수익률(이자율)

 : 국내총생산  : 효용

 : 최종수요  : 노동공급

 : 자본(스톡)공급  : 재고스톡

 : 물가지수

주: 1) ‘ ’는 출발지 또는 판매자, ‘ ’는 도착지 또는 소비자를 나타냄.
2) 소문자는 모수를 의미함. 

표 1 공간연산일반균형모형의 주요 수식 



탈(脫)석탄 정책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공간연산일반균형(SCGE)모형의 활용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Vol. 124 (2025 March)  133

진동영, 김별아 외(2020)의 많은 부분을 참조하되, 탈

석탄 정책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모형의 구조

를 일부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13)

본 모형은 생산자 공급 부문, 소비자 (최종)수요 

부문, 공급과 수요를 연계시키는 가격 부문의 세 가지 

모듈(module)로 구성된다. 우선 생산(공급) 모듈에서

는 각 지역의 생산( ), 부가가치( ), 노동수요( ), 

자본(스톡)수요( ), 자본수익률(), 가격( ) 등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생산( )은 중간투입(원료)과 

부가가치( )의 콥-더글러스(Cobb-Douglas) 결

합 중첩 생산구조로 구성되는데, 중간투입은 중간수

요(), 부가가치( )는 노동수요( )와 자본(스

톡)수요( ) 등 생산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임금( ), 

부가가치( ), 부가가치 가격( ) 등이 주어질 

경우 노동수요( )는 생산자 이윤 극대화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평균 임금( )은 노동수요( )와 노동공급

( )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산정된다. 

자본(스톡)수요( )도 이윤극대화 조건으로부터 도출

되며, 전국 평균 자본수익률()도 자본시장 균형 조

건에서 도출된다. 다음으로, 소비(수요) 모듈에서는 

지역별 효용( )과 최종수요()를 결정한다. 효용

( )은 콥-더글러스 유형의 소비재 함수로 측정하며, 

소비량(최종수요, )은 효용극대화 조건에 따라 가

격( ), 지역 소득(부가가치,  ), 부가가치 가격

( ) 등에 의해 결정된다. 끝으로, 가격(시장균형) 

모듈에서는 재화·서비스 시장과 요소시장(노동시장, 

자본시장) 등 각 시장 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

는 지점에서 가격이 산정된다. 재화시장에서 공급량

은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과 동일하

며, 재화가격은 중간재화(원료) 구매비용에 부가가치 

가격( )을 더한 값으로 정의된다. 모형에서 도출

되는 수량과 가격은 제약조건 속에서 생산자의 이윤

과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균형점으로 수렴한

다. 여기서는 왈라시안(Walrasian) 균형 조건을 적용하

며, 기준가격(numeraire)은 물가지수( )로 설

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계량적 통계분석과 사회계정

행렬 계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그

리고 이를 위해 지역산업연관표(2015년 기준), 전국 

산업연관표(2019년 기준), 시･군･구별 생산, 수요, 임

금, 부가가치, 총생산 자료 등을 토대로 생산자 공급 

및 소비자 수요로 구성된 229개 기초자치단체 단위

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추산하여 활용하였다.14) 단, 이 

과정에서 국가 간의 교역은 고려하지 않았다. 

3. 지니계수분해법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격차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Dagum(1997)이 제안한 지니계수분해법을 활용하였

으며, 해당 수식을 도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정 국가를 개의 광역권으로 구분할 경우 

지니계수( )는 <식 14>와 같이 광역권 내 지니계수

13) 김의준, 이호준, 진동영, 김별아 외(2020)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기존 모형에서는 지진피해가 교통 부분에 미치는 효과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리하지 않음. 둘째, 기존 모형에서는 부가가치
를 산정할 때 인구와 인구밀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동, 자본 등의 전통적인 생산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했음.

14)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초 자료는 한국은행의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광역자치단체 단위)로서 이를 2019년 산업연관표(전국 단위)로 연장한 
이후 기초자치단체로 세분화함.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과정을 거쳤음. 우선 2015년 광역자치단체 기준 지역산업연관표를 산업별 고용자 수, 부가
가치, 생산액 등을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산업연관표로 확장함. 그러나 이는 전국 값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표의 총계가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에 일치되도록 재조정함. 더 나아가서 동일한 방식으로 2019년 지역산업연관표를 만들었는데, 이때는 전국 산업연관표 
및 국민계정 통계 값과 일치되도록 조정함. 이때 고용, 임금, 소비, 자본스톡, 영업잉여 등을 비롯하여 모든 표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산업별
로 작성되었지만, 공간연산일반균형모형에는 단일 산업으로 통합하여 적용함. 그 이유는 산업별로 세분화할 경우 계산이 불가능(즉 적정 해를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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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중평균( )과 광역권 간 지니계수의 가중평균

()으로 분해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식 14>

여기서 는 번째 광역권 내 지니계수, 는 

번째 광역권과 번째 광역권 간 지니계수, 

( )는 전국 대비 번째 광역권의 인구 비중, 

 ( )는 전국 대비 번째 광역권의 인구 비

중, ( )는 전국 대비 번째 광역권의 소

득 비중,  ( )는 전국 대비 번째 광역

권의 소득 비중을 나타낸다. 아울러 와 는 각

각 번째와 번째 광역권에 속한 각 기초자치단체와 

해당 광역권별 평균소득(,  )의 차이에 의해 결정

된다. 이는 각각 <식 15>, <식 16>과 같은 형태로 나타

낼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식 15>

    



  




  



   <식 16>

여기서 는 번째 광역권에 속한 기초자치단체

의 수, 는 번째 광역권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수, 는 번째 광역권에 속한 번째 기초자치단체

의 소득, 는 번째 광역권에 속한 번째 기초자

치단체의 소득을 나타낸다. 이때 광역권은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20)의 경제권 구분 방식

을 참조하되, 두 개의 도시로만 구성된 제주권을 별도

로 분석하기보다 광주권에 포함시켜 총 6개(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강원권)로 구분하였다

(<표 2> 참조).

구분
경제권 구분

(지역산업연관표)

해당 광역자치단체

시(市) 도(道)

� 수도권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부산권 부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대구권 대경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광주권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 대전권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강원권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표 2 본 연구의 광역권 구분

Ⅳ.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 정책실험 대안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

전소는 58기이며, 3기(강릉안인 2호기, 삼척블루파

워 1･2호기)가 건설 중이다.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원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충청남도 보

령시･당진시･서천군･태안군,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

남도 고성군･하동군 등 11곳이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 해당한다. 단, 정부에서 수립한 ｢제10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모

든 지역에서 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옹진군

(영흥 1･2호기), 동해시(동해 1･2호기), 보령시(보령 

5･6호기), 당진시(당진 1~6호기), 태안군(태안 1~6호

기), 고성군(삼천포 3~6호기), 하동군(하동 1~6호기) 

등 7곳만 폐쇄된다(산업통상자원부 2023, 35). 

이 중에서 본 연구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20)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4기(동해 1･2호기, 당진 5･6호기)를 제외

하고, <표 3>에 나타난 24기(6곳)의 석탄화력발전소

만을 정책실험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지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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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획이 실현될 경우 국토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각 지역에 석탄화력발전

소 폐쇄라는 충격(shock)을 가했을 경우 자본스톡 감

소율은 (A)와 같으며,15) 100%에서 이를 차감했을 때

의 시설 활용률은 (B)와 같다. 이때 지역별 발전 산업 

자본스톡에 시설 활용률(B)을 곱하면 발전 부문의 자

본스톡 잔여분이 산출되며, 이를 비발전 부문의 자본

스톡과 합산한 후 공간연산일반균형모형에 대입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초자치

단체별로 파악할 수 있다.

2. 정책실험 결과 

우선 양적 성장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자. <그림 

2>는 옹진군(영흥 1･2호기), 보령시(보령 5･6호기), 

당진시(당진 1~4호기), 태안군(태안 1~6호기), 고성

군(삼천포 3~6호기), 하동군(하동 1~6호기)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때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

내총생산(이하 부가가치)16)이 얼마나 변하는지 공간

적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를 보면 석탄화력발전

소 폐쇄의 충격이 한 지역에서 머무르지 않고, 지역 

간 산업의 연계구조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폐쇄 지역의 피해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나,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강

원도 일대의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그 파급효과를 짐작케 한다. 게다가 

폐쇄 지역의 위치에 따라 파급효과의 분포 양상도 매

우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그 주변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표 4>는 해당 분석결과를 국가 전체와 권역별로 

집계한 것이다. 전국 단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

보았을 때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시나리오는 당진 

1~4호기(당진시)를 폐쇄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2조 

3천 349억 원의 국내총생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뒤를 이어 보령 5･6호기(보령시)와 태안 1~6

호기(태안군)를 폐쇄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피해가 큰 

편이었는데, 각각 1조 5천 865억 원과 1조 5천 522억 

원의 국내총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는 것은 해당 발전소 자본이 활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발전량 대비 해당 발전소의 발전
량을 자본스톡 감소율로 설정함. 이때 각 기초자치단체의 자본스톡 규모는 지역 내 자본스톡을 산업별로 추산하여 합산한 것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쳐 산정함. 우선 국민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별 자본스톡 규모를 추산함. 다음으로, 산업별 부가가치에서 임금 총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산업별 영업잉여 대리변수를 산정함. 끝으로, 각 산업을 대상으로 전국 영업잉여 대리변수 값 총계 대비 
기초자치단체별 영업잉여 대리변수 값의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본스톡 총액을 229개 시･군･구에 배분함. 

16) 한 지역에서 창출된 총부가가치가 지역내총생산이므로 다음에서는 부가가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 

표 3 정책실험 대안
(단위: %)

구분
자본스톡 감소율

(A)
시설 활용률
(B=100-A)

폐쇄 대상 시설
지역내총생산 순위

(2019년)

� 인천 옹진군 1.62 98.38 영흥 1･2호기 224

� 충남 보령시 28.86 71.14 보령 5･6호기 111

� 충남 당진시 15.58 84.42 당진 1~4호기 46

� 충남 태안군 39.91 60.09 태안 1~6호기 144

� 경남 고성군 21.28 78.72 삼천포 3~6호기 158

� 경남 하동군 35.27 64.73 하동 1~6호기 156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23년 10월 2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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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 (영흥 1･2) ≫ ≪ 보령시 (보령 5･6) ≫ ≪ 당진시 (당진 1~4) ≫

≪ 태안군 (태안 1~6) ≫ ≪ 고성군 (삼천포 3~6) ≫ ≪ 하동군 (하동 1~6) ≫

주: 지역별 등급은 Jenks(1967)의 자연분류법에 따라 10단계로 구분함.

그림 2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공간적 파급효과: 부가가치 변화율
(단위: %)

구분

지역별 발전소 폐쇄 시나리오

옹진군
(영흥 1･2)

보령시
(보령 5･6)

당진시
(당진 1~4)

태안군
(태안 1~6)

고성군
(삼천포 3~6) 

하동군
(하동 1~6) 

전  국
-8.433 -1,586.451 -2,334.845 -1,552.233 -568.690 -1,034.507

(0.000) (-0.083) (-0.123) (-0.082) (-0.030) (-0.054) 

수도권
-7.740 -211.672 -370.944 -194.515 -66.870 -118.461 

(-0.001) (-0.022) (-0.038) (-0.020) (-0.007) (-0.012) 

부산권
-0.205 -59.786 -114.584 -55.044 -457.199 -833.752 

(0.000) (-0.022) (-0.041) (-0.020) (-0.165) (-0.302) 

대구권
-0.129 -37.321 -70.628 -34.754 -11.133 -19.914 

(0.000) (-0.022) (-0.041) (-0.020) (-0.006) (-0.012) 

광주권
-0.129 -39.876 -78.534 -36.481 -11.905 -20.703 

(0.000) (-0.021) (-0.041) (-0.019) (-0.006) (-0.011) 

대전권
-0.178 -1,216.796 -1,666.252 -1,209.266 -15.352 -28.101 

(0.000) (-0.515) (-0.706) (-0.512) (-0.007) (-0.012) 

강원권
-0.052 -21.000 -33.903 -22.172 -6.231 -13.577 

(0.000) (-0.041) (-0.066) (-0.043) (-0.012) (-0.02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변화율(%)을 의미함.

표 4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권역별 부가가치 변화
(단위: 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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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석탄화력발

전소 폐쇄 지역이 속한 광역권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옹진군의 영흥 1･2호기는 수도권에 

77억 원의 피해를 주고, 보령시의 보령 5･6호기, 당진

시의 당진 1~4호기, 태안군의 태안 1~6호기는 대전권

에 각각 1조 2천 168억 원, 1조 6천 663억 원, 1조 

2천 93억 원의 피해를 주며, 고성군의 삼천포 3~6호

기, 하동군의 하동 1~6호기는 부산권에 각각 4천 572

억 원, 8천 338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는 기초

자치단체별 분석결과를 통해 추측했던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광역권 단위로 

산업 간 연결망(network)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므

로 특정 지역에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권역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탈석탄 정책을 시행했을 때 이중격차 효과

가 발생하려면 저발전지역의 피해가 발전지역보다 

더 커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17)에 따른 인구감소지역(89곳)을 저발전

지역으로, 나머지 지역을 발전지역으로 설정하고 두 

지역 간의 부가가치 변화를 분석하였다(<표 5> 참조).

이를 보면 당진 1~4호기를 폐쇄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피해가 나머지 지

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시나리오는 보령 5･6호기를 폐쇄

하는 경우로서 인구감소지역에서만 총 1조 2천 133억 

원의 부가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우

리는 경제전환의 피해가 발전지역보다 저발전지역에

서 더 크게 나타날 경우 이중격차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록 당진 1~4호기와 같이 예외적인 

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 법률 제19430호(6월 9일 제정).

구분

지역별 발전소 폐쇄 시나리오

옹진군
(영흥 1･2)

보령시
(보령 5･6)

당진시
(당진 1~4)

태안군
(태안 1~6)

고성군
(삼천포 3~6) 

하동군
(하동 1~6) 

전  국
-8.433 -1,586.451 -2,334.845 -1,552.233 -568.690 -1,034.507

(0.000) (-0.083) (-0.123) (-0.082) (-0.030) (-0.054) 

인구감소지역
-7.059 -1213.321 -80.771 -1206.363 -453.712 -829.126

(-0.004) (-0.717) (-0.048) (-0.713) (-0.268) (-0.490)

기타지역
-1.375 -373.130 -2254.074 -345.869 -114.978 -205.381

(0.000) (-0.022) (-0.130) (-0.020) (-0.007) (-0.012)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변화율(%)을 의미함.

표 5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부가가치 변화
(단위: 십억 원)

구분
현 상태
(기준점)

지역별 발전소 폐쇄 시나리오

옹진군
(영흥 1･2)

보령시
(보령 5･6)

당진시
(당진 1~4)

태안군
(태안 1~6)

고성군
(삼천포 3~6) 

하동군
(하동 1~6) 

전  국 0.5106 � 0.5106 � 0.5109 � 0.5106 � 0.5110 � 0.5108 � 0.5110 �

광역권 내 0.1073 � 0.1073 � 0.1073 � 0.1073 � 0.1073 � 0.1073 � 0.1073 �

광역권 간 0.4033 � 0.4033 � 0.4035 � 0.4033 � 0.4037 � 0.4035 � 0.4037 �

주: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이 값이 증가하면 지역격차가 심화(‘�’로 표시)된 것을 의미함.

표 6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간 부가가치 격차(지니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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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존재하나, 나머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결과

는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실제로 이중격차 효과가 발생하는지 구체적

으로 살펴보자. <표 6>은 총부가가치의 지역격차 수

준(지니계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대부

분의 시나리오에서 지역 간 부가가치 격차가 확대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령 5･6호기는 지니계수를 

0.0003, 태안 1~6호기는 0.0004, 삼천포 3~6호기는 

0.0002, 하동 1~6호기는 0.0004만큼 증가시킨다.

물론 영흥 1･2호기와 당진 1~4호기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일단 영흥 

1･2호기는 폐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지역격

차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진 1~4호기 폐쇄 시나리오는 국내총생산 측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예상 밖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격차를 완화시킨 것은 

아니다. 추측건대 당진시의 경우 산업 연계구조상 특

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아 발전지역과 저발

전지역에 고르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광역권 내 격차와 광역

권 간 격차로 구분했을 때 광역권 간 격차가 전국 단

위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이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지 않은 채 

광역권 단위에서만 지역격차 변화를 살펴보았던 선

행연구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이다. <표 6>을 

자세히 보면 어떠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더라도 

광역권 내 격차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국 단위 격차(지니

계수)는 광역권 내 격차(지니계수)와 광역권 간 격차

(지니계수)의 총합이므로 이와 같이 광역권 내 격차가 

≪ 옹진군 (영흥 1･2) ≫ ≪ 보령시 (보령 5･6) ≫ ≪ 당진시 (당진 1~4) ≫

≪ 태안군 (태안 1~6) ≫ ≪ 고성군 (삼천포 3~6) ≫ ≪ 하동군 (하동 1~6) ≫

주: 지역별 등급은 Jenks(1967)의 자연분류법에 따라 10단계로 구분함.

그림 3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공간적 파급효과: 가계 효용 변화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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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는 광역권 간 격차 변화가 

곧 전국 단위 격차 변화가 된다. 결국 이는 탈석탄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권 간 격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질적 변화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

자. <그림 3>은 양적 성장 측면에서 분석할 때와 동일

하게 옹진군(영흥 1･2호기), 보령시(보령 5･6호기), 

당진시(당진 1~4호기), 태안군(태안 1~6호기), 고성

군(삼천포 3~6호기), 하동군(하동 1~6호기)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때 기초자치단체별로 가계

의 효용 수준이 얼마나 변하는지 공간적 측면에서 분

석한 것이다. 이를 보면 가계의 효용 역시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그 주변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도 유사하다. 오히려 이러한 경향이 

더 확연히 드러나는 편이다.

한편, 양적 성장 측면의 분석결과에 비해서는 공간

적 범위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강원도 일대의 피해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강원도에는 동해 1･2호

기, 북평 1･2호기(이상 동해시), 삼척그린파워 1･2호

기(이상 삼척시) 등 6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

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이들을 폐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향후 해당 지역

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다면 강원도 일대는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

라 다른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간접적

인 피해까지 입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

<표 7>은 해당 분석결과를 국가 전체와 권역별로 

집계한 것이다. 전국 단위의 측면에서 효용 수준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당진 1~4호기(당진시)를 폐쇄하

는 경우로서 0.136%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보령 5･6호기(보령시)와 태안 1~6호기

(태안군)를 폐쇄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변화가 두

드러지는 편이었는데, 각각 0.103%와 0.110%가 감

구분

지역별 발전소 폐쇄 시나리오

옹진군
(영흥 1･2)

보령시
(보령 5･6)

당진시
(당진 1~4)

태안군
(태안 1~6)

고성군
(삼천포 3~6) 

하동군
(하동 1~6) 

전  국
0.000 -0.013 -0.018 -0.014 -0.005 -0.009 

(-0.001) (-0.103) (-0.136) (-0.110) (-0.036) (-0.072) 

수도권
0.000 -0.004 -0.005 -0.005 -0.001 -0.003 

(-0.001) (-0.061) (-0.077) (-0.066) (-0.021) (-0.039) 

부산권
0.000 -0.001 -0.001 -0.001 -0.002 -0.005 

(0.000) (-0.062) (-0.084) (-0.062) (-0.127) (-0.256) 

대구권
0.000 -0.001 -0.001 -0.001 0.000 -0.001 

(0.000) (-0.064) (-0.085) (-0.064) (-0.026) (-0.048) 

광주권
0.000 -0.001 -0.001 -0.001 0.000 -0.001 

(0.000) (-0.064) (-0.085) (-0.062) (-0.024) (-0.049) 

대전권
0.000 -0.006 -0.008 -0.007 0.000 -0.001 

(0.000) (-0.406) (-0.540) (-0.437) (-0.023) (-0.046) 

강원권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95) (-0.129) (-0.105) (-0.032) (-0.06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변화율(%)을 의미함.

표 7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권역별 가계 효용 변화



구형수·김의준·김슬기

140  국토연구 제124권(2025. 3)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가계 효용의 감소효과를 살펴보면 부가

가치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이 속한 광역권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옹진군의 영흥 1･2호기는 수도권에 

0.001%의 가계 효용을 감소시키고, 보령시의 보령 

5･6호기, 당진시의 당진 1~4호기, 태안군의 태안 

1~6호기는 대전권에 각각 0.406%, 0.540%, 0.437%

의 가계 효용을 감소시키며, 고성군의 삼천포 3~6호기, 

하동군의 하동 1~6호기는 부산권에 각각 0.127%, 

0.256%의 가계 효용을 감소시킨다. 이를 볼 때 우리

는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변화 측면에서도 광역권 

단위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직시할 수 있다. 

<표 8>은 가계 효용 측면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18)에 따른 인구감소지

역(89곳)과 나머지 지역의 피해 양상이 어떻게 다른

지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도 당진 1~4호기를 폐쇄하

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인구감소지역

의 가계 효용이 나머지 지역보다 더 높은 비율로 감소

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시나리오는 태안 

1~6호기를 폐쇄하는 경우로서 인구감소지역에서만 

0.618%의 효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석탄 정책을 시행하면 질적 변화 측면에서도 이중

격차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표 9>는 가계 효용의 지역격차 수준

(지니계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대부분

의 시나리오에서 지역 간 가계 효용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령 5･6호기는 지니계수를 

0.0002, 태안 1~6호기는 0.0003, 삼천포 3~6호기는 

1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 법률 제19430호(6월 9일 제정).

구분
현 상태
(기준점)

지역별 발전소 폐쇄 시나리오

옹진군
(영흥 1･2)

보령시
(보령 5･6)

당진시
(당진 1~4)

태안군
(태안 1~6)

고성군
(삼천포 3~6) 

하동군
(하동 1~6) 

전  국 0.5397 � 0.5397 � 0.5399 � 0.5397 � 0.5400 � 0.5398 � 0.5400 �

광역권 내 0.1158 � 0.1158 � 0.1158 � 0.1158 � 0.1158 � 0.1158 � 0.1158 �

광역권 간 0.4239 � 0.4239 � 0.4241 � 0.4239 � 0.4242 � 0.4240 � 0.4241 �

주: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이 값이 증가하면 지역격차가 심화(‘�’로 표시)된 것을 의미함.

표 9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간 가계 효용 격차(지니계수) 변화

구분

지역별 발전소 폐쇄 시나리오

옹진군
(영흥 1･2)

보령시
(보령 5･6)

당진시
(당진 1~4)

태안군
(태안 1~6)

고성군
(삼천포 3~6) 

하동군
(하동 1~6) 

전  국
0.000 -0.013 -0.018 -0.014 -0.005 -0.009 

(-0.001) (-0.103) (-0.136) (-0.110) (-0.036) (-0.072) 

인구감소지역
0.000 -0.006 -0.001 -0.006 -0.002 -0.004

(-0.002) (-0.578) (-0.104) (-0.618) (-0.197) (-0.404)

기타지역
0.000 -0.007 -0.017 -0.008 -0.003 -0.005

(0.000) (-0.062) (-0.138) (-0.066) (-0.023) (-0.043)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변화율(%)을 의미함.

표 8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가계 효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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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 하동 1~6호기는 0.0003만큼 증가시켰다. 여

기서도 영흥 1･2호기와 당진 1~4호기를 폐쇄하는 경

우에는 지역격차가 심화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부

가가치에 대해 분석했을 때와 유사할 것으로 짐작된

다. 또한, 광역권 내 격차와 광역권 간 격차로 구분했

을 때 어떠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더라도 광역

권 내 격차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일부 시

나리오에서 광역권 간 격차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양적 성장 측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질적 

변화 측면의 이중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초

자치단체보다 광역권 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Ⅴ. 결론

탈석탄 경제로의 전환은 국가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

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

계적 폐지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

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

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문제다.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산업 기반이 붕괴되면 인구 감소를 시작으로 지역사

회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발전지역보다 저발전지역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중격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경우 국

토 전반에 어떠한 양적(부가가치) 및 질적(가계 효용)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부가가

치와 가계 효용 모두 수치의 차이만 존재할 뿐 변화의 

양상은 동조화 현상을 보였다. 

우선 탈석탄 정책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

과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와 가계 효용 측면 모두 발전

소가 폐쇄되는 지역과 그 주변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그 충격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간 산업의 연계구조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강원도 일대까지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현재 강원도 지역에는 다수의 석탄화력발전

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이들마저 폐쇄한다면 강

원도 일대는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다른 지역의 

발전소 폐쇄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까지 동시에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전국 단위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부가

가치와 가계 효용 모두 당진 1~4호기(당진시)를 폐쇄

하는 경우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

를 이어 보령 5･6호기(보령시)와 태안 1~6호기(태안

군)를 폐쇄해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편이었다. 무엇

보다 대부분의 폐쇄 시나리오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피해가 나머지 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탈석탄 정책의 피해가 발전지역보다 저발전지

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이중격차 효과를 입증하는 

결과이다. 더 나아가 지니계수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어 우리의 주장

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중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토

의 균형전환(balanced transition)이라는 새로운 접

근방법이 요구된다. 여기서 균형전환이란 탈석탄 경

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저발전지역이 더 큰 피해를 보

지 않도록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국토의 균형적인 발

전을 도모하는 일련의 활동을 지칭한다. 이 정책은 

전환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토 재구조

화 차원의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의 공정전환 논의가 특정 지역 내에서 발

생하는 문제에 집중하느라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다루는 데 소홀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just)을 

균형(balanced)으로 대체한 것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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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광역권 간 격차

가 전국 단위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권 단위로 산업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특정 지역에서 경제적 피

해가 발생하면 해당 권역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참조할 때 균형전환 정책은 광역권 

간 격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를 직

접 지원하기보다 그 중간 단계로 우선 광역자치단체

별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하

고, 각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활용하여 관할 기초자치

단체에 필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중격차 문제는 모든 지역이 동일한 지점에

서 전환을 시작하거나 동일한 대응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Moodie, Tapia, Löfving and Gassen 

et al. 2021, 6; Crespy and Munta 2023, 241)에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후위기 대

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 제48조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성과 피

해 유형에 따른 지역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도 지역 간 

사업구성이 유사하다는 비판이 들린다(이성재 2021, 

12). 이는 무엇보다 공정전환을 위한 공간(전략)계획

이 없는 것에 기인한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뿐 아니라, 재원을 투입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을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여기서 간접적 피해지역은 공간연산일반균형모형

을 활용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

진 지역 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게 나타난 곳에 

지정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법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

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1) 제2조제13

호에서도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모두

를 공정전환 정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서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유럽연합의 공정전환메커니즘을 구성하

는 한 축인 InvestEU 프로그램(programme)에서도 

전환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투자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

하고 있다.22) 오히려 유럽연합의 경우 공정전환메커니

즘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국토공정전환계획(Territorial 

Just Transition Plan: TJTP)에서 선정한 지역과 직접

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Colli 2020, 4). 물론 이들 모두

를 탈석탄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간접적 피해지역으

로 볼 수는 없으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도 

정책적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 그렇다고 해서 균형전환이 공정이나 정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님. 공정전환이 ‘사회정의(social justice)’에 기초하여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균형전환은 ‘공간정의’에 기초하여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임. 여기서 공간정의는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 절차정의(procedural justice), 인정정의(recognition justice)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음(Garvey, 
Norman, Büchs and Barret 2022, 6-8). 첫째, 분배정의 측면에서는 전환에 따른 혜택과 부담 간의 공간적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둘째, 
절차정의 측면에서는 전환 정책의 수립 혹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 셋째, 인정정의 측면에서는 
장소의 정체성과 문화적 맥락에 따른 전환에 대한 수용성 차이를 인정해야 함.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원칙이 균형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임.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4. 법률 제20514호(10월 22일 일부개정).

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4. 법률 제20514호(10월 22일 일부개정).

22) European Commission. Just Transition Funding Sources(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
-2024/european-green-deal/finance-and-green-deal/just-transition-mechanism/just-transition-funding- sources_en  (acces
sed November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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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학계에서 문제 제기 차원에서만 

논의되던 탈석탄 정책의 이중격차 효과를 실증적으

로 검증하고, 그 대안으로서 균형전환이라는 새로운 정

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약도 

존재하였다. 

우선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원자재는 대부분 해

외에서 수입되지만, 이번에 활용한 모형에서는 국제 

간 교역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는 탈석탄 정책의 경제

적 파급효과를 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공간연

산일반균형모형의 특성상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때 강원도 일대의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

난 점, 또 일부 시나리오에서 부가가치나 가계 효용에 

대한 지니계수가 증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탈석탄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 순환 및 재활용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

까지 고려하여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하지는 못했

다. 이는 우리가 탈석탄 정책의 편익보다는 비용에 

초점을 맞춘 결과이다. 향후 지역격차를 분석하는 데 

있어 수혜지역과 피해지역 사이의 역학 관계까지 고

려할 수 있다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균형전환 정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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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산업 기반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경우 그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 

소비 위축, 재정 악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충격이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전국 단위의 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석탄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때 나머지 지역에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피해와 그로 인한 

지역격차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탈석탄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격차가 심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이중격차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광역권 간 격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

라의 경우 광역권 단위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경제적 타격이 해당 권역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탈석탄, 지역격차, 공간연산일반균형모형




